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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희망을
가득 안고
움트는 봄
겨우내 얼어붙어있던 앙상한 가지마다
작은 봉오리가 맺혔다.
유난히 몸과 마음이 추웠던 지난겨울,
계속될 것만 같았던 겨울에도 봄은 온다.







둘째,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

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친환경·디지털 경제

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

한 구조적 전환기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업무를 개선 또는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

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셋째,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겠

습니다. 조직의 성과는 직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충분

히 발휘할 때 가능합니다. 조직의 성과를 끊임없이 창

출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제거하는 한편 채

용·배치와 평가·성과보상을 포함한 인사·조직영역 전반

의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제21대 국회의 모토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입

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희망찬 내일을 열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유연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한 이론과 관행에 매몰되지 않

고, 열린 자세로 외부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 구성

원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의정활동 지원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세계 경제와 교역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경제

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최근 여

러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변종바이러스

의 출현, 백신공급 차질 등으로 팬데믹 상황의 종식 시

기를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아

킬레스건으로 지적되어온 저출산·고령화, 내수 및 서비

스 부문의 낮은 경쟁력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약하

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차별적인 영향이 부문 간·계층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을 감안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경제 분야 의정활

동지원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취약 부

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빈부격차와 교육, 공정경쟁

과 상생, 지역균형발전 등 중장기 국가 어젠다와 미래 

발전전략 연구·분석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

어 업무수행과정에서는 우리 처의 업무수행의 대원칙

인 ‘중립성·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결

과 및 사례를 참고하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

청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한 이론과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외부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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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진단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국제무역체제의 미래

1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회복을 내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WTO를 중심으

로 하는 국제무역체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TO의 

분쟁해결기구 개선 및 탄소관세의 도입과 관련된 이슈는 한국의 통상 문제 및 정

책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관련 전

문가 및 연구기관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책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할 이

슈이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중심 경제권에서 추진하는 리쇼어링 정책에 의해 

가속화될 세계 경제의 블록화 움직임 또한 기업을 포함한 관련 주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다.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지형

―   현안 진단   ―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치하에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정

책을 추진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은 2018년 1월에 시작되어 2019년 말까지 점차 확대

된 관세전쟁을 통해 평균 20%가 넘는 보복관세를 서로 부과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

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국제무역질서가 미국의 이해

를, 특히 대중 무역과 관련된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

인한 것이다. 비록 2020년 초반에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사항의 이행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그 시행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으며 미중 통상관계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질서의 유지에 대해 다자주의적 

접근을 재천명한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이 국제무역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예

측해 보는 것이 이 기고문의 목적이고 이를 ‘미중 무역분쟁’,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그

리고 ‘리쇼어링과 세계 경제의 블록화’라는 소제목으로 나누어 논할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

미중 무역분쟁이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는 당사국들인 미국과 중

국뿐 아니라 국제무역체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많은 언론매체를 통

해 논의된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미중 간 경제적 이해의 충돌을 바로 없앨 

수 없는 만큼, 미중 무역분쟁 혹은 미중 간 이미 부과된 고율의 관세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제질서의 유지에 대해 전통적인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출범한 바이든 행정

부는 국제무역체제 전반을 위협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

럼프 행정부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에 근거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

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게 된 EU를 포함한 미국 우방국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통상전문가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보호무역정책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에 비유하며 보호무역정책의 확산을 경계하였

다.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들은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이를 불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미

국의 WTO 탈퇴 및 이에 따른 국제무역체제의 붕괴가 촉발될 위험 또한 걱정했다.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을 지속적으로 저지한 결과 2019년 12월부터 무

역분쟁에 대한 WTO의 최종판결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자주의적 국제질

서의 회복을 내걸고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적다. 실제로 바이든은 232조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에 대한 재검토를 천명

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관세의 일부 조정(부과 대상국 조정을 포함) 내지 중장기적 폐지 

혹은 세이프 가드 관세 등으로의 전환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단기간 내에 미중 통상관계 및 국제무역질서를 트럼프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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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현존하는 WTO 체제 내에

서 중국과의 통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참여했던)하에서도 내려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추진됐던 미

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한 바가 크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미국 내 여론과 정관계의 입장은 예전에 비해 훨씬 부정적이고 강경해진 상태이다.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의 대부분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아니라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방적 보복관세 사용을 허용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있다. 232조와는 

달리 301조에 근거한 보복관세의 부과는 미국을 제외한 WTO 회원국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통상정책이 아니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수의 선진국

들이 미국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301조에 근거한 대중 보복관

세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중국과의 새로운 협상 등에 레버리지로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

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WTO 분쟁해결기구가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역법 301조에 근

거한 관세부과는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할 경우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WTO의 정상화를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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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의 선

출을 허용하더라도 WTO 분쟁해결기구의 개선 혹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분간 

WTO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저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WTO 분쟁해결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통상정책의 투명성이 상당 수준 확보되어야 한다. 하

지만,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수출 보조금 문제

는 관련된 정책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WTO 분쟁해결기구

의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미중 무역분쟁이 트럼프 통상정책의 중심에 있었다면, 바이든 통상정책의 중심에는 온

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세의 부과와 이와 관련된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의 도

입이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최초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파리 

협정 재가입이 포함되었다.

파리 협정은 2016년 9월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직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

진핑 주석과 함께 그 비준을 천명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

년 6월 미국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 추동력에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었다. 하지만 최근 

EU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구체적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

년 대비 최소 55% 수준으로 줄일 것을 약속했고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의 확대를 2030년까지만 허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도 이미 당

선인 신분으로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올해 4월 기후 정상

회담을 추진하는 등 파리 협정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거대

경제들의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의 중심적 축으로 기능하

기 시작했다. 한국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

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언하면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한 상태이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CO₂) 이외에도 메탄과 이

산화질소(NO₂) 등 다른 가스들도 포함이 되지만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4분

의 3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억제의 대명사로서 탄소배출 억제 혹은 탄소의 

순 배출을 제로(Zero)화하는 탄소중립 등의 표현이 쓰이게 됐다. 따라서 이 기고문도 온실가

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세금을 탄소세로 표현하고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탄소세를 부

과하지 않거나 본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를 부과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탄소관

세 등을 부과하여 본국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탄소

국경조정메카니즘(CBAM)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지

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입장을 살펴보면 야심찬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수출 보조금

문제는 관련된 

정책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WTO 분쟁해결기구의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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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높혀갈 탄소세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각

국의 탄소중립화 목표는 단지 탄소세와 같은 탄소배출 억제 정책만으로 달성하기 어렵

고 대체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탄소배출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개발이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제통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는 각국이 도입할 탄

소세의 수준과 이와 연계된 탄소관세의 도입 여부일 것임으로 본 기고문은 CBAM으로

서의 탄소관세 이슈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탄소배출 억제정책의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EU의 경우 탄소세를 

이용하지 않고 소위 배출거래시스템(ETS: Emission Trading System)을 이용하고 있

다. EU ETS는 목표로 설정한 탄소배출총량을 탄소배출권의 총량으로 정하고 이 배출

권을 탄소배출량이 높은 산업의 기업들에게 배분한 후 기업들이 이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형성된 배출권 가격

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세 도입은 탄소배출권을 통한 억제정책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개념적으로는 그 이해와 논의가 더 쉽기 때문에 본 기고문은 탄소세와 탄소관세라

는 정책수단에 초점을 맞추어 CBAM을 논의한다.

CBAM 혹은 탄소관세는 EU의 경우 올해 2분기에 그 도입을 계획하고 늦어도 2023년

부터는 그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국제통상 이슈이다. 탄소관세는 또한 세

계 각국이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그 수준

을 높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논의될 정책이기도 하다. 문제는 탄소관세가 전 세계적

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것과 탄소관세의 

도입이 WTO 협정의 위반일 수 있다는 것이다. 

WTO 협정은 기본적으로 관세의 부과와 관련 협정관세(Tariff Binding) 이상의 관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고, 관세는 자유무역협정 당사국들을 제외한 회원국들에게 모두 동

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것을 의무화(Most Favored Nation Tariff Requirement)하고 

있다. 물론 반덤핑관세 혹은 세이프 가드 관세와 같이 특정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예외

적으로 협정관세 이상의 관세를 회원국 혹은 수출기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

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세는 모두 WTO 협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부과하

게 된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도입된 탄소관세는 WTO 무

역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은 이해당

사국들의 WTO 결정 불복 혹은 WTO 탈퇴와 맞물려 국제무역체제 전체의 위기를 불

러올 수 있다.

탄소관세의 도입과 관련된 국제무역체제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WTO 회원국들

은 ‘무역과 환경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서뿐만 아니라 

‘시장 접근성 위원회(Committee on Market Access)’ 등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

며 한국을 포함한 25개 국가 회원국들은 ‘무역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사소통

WTO 협정의 

일부 수정을 통해 

탄소관세와 같은 

CBAM이 적절히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론의 존재는 

탄소세의 전 세계적인 

도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WTO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질서가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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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이라는 이름하에 올

해 초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5년부터 탄소세(실제로는 EU ETS)

를 도입해 운영하며 조만간 탄소관세를 도입하려는 EU와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

려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모두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할 유인이 높으며 올

해 6월로 예정된 WTO의 제12차 장관급 회담에서 탄소관세의 도입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WTO 협정이 탄소관세를 적절히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이다. 놀랍게도 20년 전에 이미 Bagwell과 Staiger라는 국제통상 분야의 두 석

학은 각국이 원하는 수준의 환경 관련 규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WTO 협

상을 통해 이미 약속한 시장개방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탄소관세의 도입을 허용하

는 방향으로 WTO 협정이 수정된다면, 회원국 간 효율적인 개방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을 보여준 이론 논문을 발표했다.

물론 이론과 실제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수 있고 탄소관세에 대한 논의 및 협상

은 회원국 간 이해충돌로 인하여 매우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05년 

도입된 EU의 배출거래시스템(ETS)도 이론적 가능성에서 실질적 제도로 변모하여 매

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WTO 협정의 일부 수정을 통해 탄소관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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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이 적절히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론의 존재는 탄소세의 전 세계적인 

도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WTO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질서가 성공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리쇼어링과 세계 경제의 블록화

바이든 통상정책의 또 다른 축은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소위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될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구매력을 이용하여 미국 내 공급망 재건립 유

도, 리쇼어링을 위한 기업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도입 등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이러한 방향의 리쇼어링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글로벌 아웃소싱(Outsourcing)에 의한 

미국 제조업의 약화가 몇 가지 정책의 도입으로 쉽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

는 별로 없다. 하지만 글로벌 아웃소싱의 중심지였던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낮은 인

건비를 이용하기 위한 아웃소싱의 매력이 감소됐고 미중 무역분쟁 내지 마찰이 상당기

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기업의 입장에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유

인은 약화된 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의 확대에 따른 리쇼어링 유인은 강

화됐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의 중요성과 

앞서 논의된 탄소관세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의 전 세계적

인 강화 움직임은 기업들로 하여금 리쇼어링, 혹은 제품의 최종적 시장에 가까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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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산거점을 확보하려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에 대해 관심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 높은 구매력을 지닌 서유럽 국가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유럽 국가들이 회원국인 EU의 존재 그리고 빠르

게 성장하는 거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등장은 이들 경제권들

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블록화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결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회복을 내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체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WTO의 분쟁해결기구 개선 및 탄소관세의 도입과 관련된 이슈는 한국의 통상 문제 

및 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관련 전

문가 및 연구기관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책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중심 경제권에서 추진하는 리쇼어링 정책에 의해 가속화될 세계

경제의 블록화 움직임 또한 기업을 포함한 관련 주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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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전망

2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과제는 대중관계에 맞춰져 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 국가 

연대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며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압박할 것으

로 예측된다. 미국의 대북정책 추진환경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 능력 확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북핵 문제에 적용할지는 미

지수이나 외교적 해결 입장은 견지하면서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당면한 한미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하여 북핵 협상의 재가동 

및 북미관계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 그 첫 출발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

르 북미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

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무진

―   현안 진단   ―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지난 1월 20일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혼돈과 

분열의 트럼프 시대를 끝내고 치유와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당장 바이든 행정

부 앞에는 산적한 과제들이 놓여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당면한 국내 문제에 집중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 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고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침체, 일자리 실업 문제에도 대처해야 하며 선거 불복 등 초유

의 민주주의 위기를 겪었듯이 선거 이후 국내 통합을 위해 적극적 행보에 나서야 한다.

전 세계의 리더국으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과제는 대중관계에 맞춰져 있다.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이 느끼는 미중관계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

다. 대략 향후 10년 전후로 중국의 GDP가 미국 GDP를 추월하고 중국이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 시진핑 주석도 “세계가 100년간 없던 대변화의 시기에 

있지만 시간과 형세는 우리 편”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전 세계

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거두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일부의 견해가 허풍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내의 대중국 인식은 초당적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여 초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느냐의 문제는 정당 간 정책 대결의 문제가 아니

다. 문제라면 목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때리기와 같은 체

제 경쟁적 갈등을 적용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다자주의를 복원하여 대중국 포

위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이러한 미중관계의 흐름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특

히 한국은 중국의 최인접국 중 하나이며 한미관계만큼 한중관계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며 한국을 찾는 최대 외국인 관광객들은 중국

인이다. 중국은 한류의 중심지이자 최대 소비시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국이라는 나라

의 위치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미중관계의 갈등 구

조화는 한국의 대외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쳐왔다. 우려스러운 것은 동맹과의 연대를 중

심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우리에게 반중국 연합의 

참여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아시아 차르(Tsar)’ 역할을 할 커

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및 파

트너 국가들과의 연합을 강조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끌어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

자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한 것은 옳았다”고 언급하는 

등 대중 압박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제 미국이 국내정치에서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끄게 

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 지향적 연대인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

합체(D-10)를 구성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민주주의 정상회담도 개최될 것이

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구성한 인태국가의 핵심인 일본·호주·인도의 쿼드 안보협의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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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나라까지도 중국의 도전에 견제하는 동맹국 협의체의 역할을 주문하게 될 것

이다.

우리가 관심 있는 북한 문제 또한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을 최대의 위협국으로 설정했

고 오스틴 국방장관 후보자는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중국을 포함해 

동맹 등과 일관되고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바

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

된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의 성장세는 확대됐지만 미국과 필적할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 중국은 ‘화평굴기’에 따른 방어적 외교를 펼치며 미국의 대북압박에도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G2 시대에 접어든 시진핑 집권기에 중국은 미중 갈등

을 기정사실화 하는 가운데 과거 미국에 대응한 항미원조 정신을 강조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역시 미중 갈등 구조와 연관 지어 판단하고 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에도 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중국에 있

어 북한은 한국·미국·일본 등 민주주의 가치동맹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 안전판(Buffer 

Zone)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북중관계는 강화될 

것이고 중국의 방패막이 아래 북한 정권의 생존 의지는 강화되고 비핵화 의지는 더욱 

약화될 것이 우려스럽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것은 북한 정권이 브레이크 없이 지속

적으로 핵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 보유 국가이며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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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투발수단의 강화로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만을 남겨놓고 있다. 북한은 

지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과 8차 당대회를 통해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분명

히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월 22일 북한의 핵탄도 미

사일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의 안전을 지키기 위

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도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새로 인

선된 외교안보 진용을 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

이 다수다. 이란 핵 합의(JCPOA)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수준에 따라 경제제재를 완

화하는 단계적인 접근과 다자적인 보장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의 불충분성을 지적하며 최악의 합의라고 했고 궁극적으로 핵 합의를 파기했다. 이

러한 이란 핵 협상 방식이 북핵 협상에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란 핵에 비해 북핵은 

훨씬 더 강력하며 북한 정권의 생존 문제, 북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합성, 불확실

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핵 문제를 군사적인 방식이 아닌 외교적 협상에 

따라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트럼프식 톱다운 방식을 비판해 

왔다. 따라서 외교적 방식에서도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갈등관계 속에서 북핵 연대를 위해 중국을 어떻게 동참시

킬 것인지 고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관계, 이란 핵 합의의 복귀 문제 등을 우선 검토할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이 북핵 문제를 후순위로 미룬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정확한 분

석과 가장 확실한 협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동맹국 한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이 비교적 조기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축하 전문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하는 등 한미정상회담 조기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

타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동맹국 간 폭넓은 의제가 다뤄질 것이나 첫 정상회담에서

는 민주주의 국가 연대에의 동참, 북핵 해법, 방위비분담금 및 전작권 전환 등 안보 이

슈가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이

나 북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성

대하게 마무리하고 당분간 체제결속에 주력하면서 당대회 시 제시한 핵무력 강화, 경제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핵 문제를 

군사적인 방식이 

아닌 외교적 협상에

따라 해결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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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한 과업 관철 등에 매진할 것이다. 대남·대미 메시지는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

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어떤 대북정책 공조를 이루는지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한국의 역할 공간은 꽤 많이 열려있는 셈이다. 바이든 행

정부 출범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첫째, 북핵협상의 재가동 및 북미관계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핵협상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협상칩을 대북 적대시 정책 전반

으로 확대하고 핵 능력 고도화 및 국방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다만 북한도 8차 당대

회를 통해 밝혔듯이 “강대강, 선대선” 등 상대의 태도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하면서도 

“국방력 강화가 외교적 수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통해 북핵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중간(Bridge)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첫 출발점은 싱가포르 북미공동선

언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선언에

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싱가포르 합의는 한

반도 비핵화,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북미관계 개선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향후 북핵 협상이 재

가동되는 데 있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처음부터 발신할 수 있다면 상황을 관리하

고 협상의 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 북미협상 경험은 중요한 교훈이 된

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때는 2기 후반부에 들어서야 포용정책을 펼쳤다. 취임 초기부

터 북한의 핵실험을 경험한 오바마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 하에 임기 중간중간 북한과의 

대화 계기를 만들려고 했으나 끝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공조를 

통해 취임 초기부터 대북 관여 정책 및 북핵 협상의지를 명확히 드러내어야 한다. 단계

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조기에 북한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북한의 오판과 핵 능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초래한다

는 점을 바이든 행정부에게 설명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북미관계를 

추동하여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를 재가동 시켜야 한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한국의 중재 역할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남북관계 또한 소극

적으로 임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통제하고 외부 인원과 물자의 유

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여지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다소 혼재된 태도를 취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다가도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는 등 물러선 입장을 취했고 서해 한국 국민 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북핵협상의 재가동 및 

북미관계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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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발 빠르게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온의 양면적 태도를 

취했다.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도 근본 문제의 우선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남측 당국의 

태도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3년 전 봄날”이 올 수 있고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한에게 대화

와 협상의 적극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남북관계에 나올 것을 주문해야 할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이 관건이 되겠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공동대응

을 비롯한 방역·보건의료·재난재해 대응 등 북한이 관심 있고 남북 모두에게 시급한 분

야부터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가 복원된다면 북미대화 구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

난 2018년 판문점 선언 전후 상황처럼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하는 구조가 다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 해답은 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새로운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외교력을 극대화하여 한반도 평

화체제 구축의 계기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바이든 행

정부가 유연한 접근을 통해 북핵협상에 나서고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을 계

기로 중국이 미중관계의 속에서 북중관계를 다루게 될 경우 미중관계는 더욱 갈등구조

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제로섬적인 관계가 

아니며 북한 문제는 한미·한중·미중 간의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다뤄나가야 하는 공동

의 목표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면 북핵 문제는 속

도감 있게 전개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등 국내 정치 일정도 감안해야 한다.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남북

관계와 비핵화, 평화정착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부적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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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한미동맹

3

1월 20일부로 공식 출범한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 국방의 핵심 기

제인 한미동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의 민주

주의적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동맹의 갈등 요인인 방위비 분

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것이다. 대한반도 안보 공약의 차원에서는 주

한 미군 규모의 안정적 유지와 지속 주둔을 공약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

권 협상의 재개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한

미관계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갈등을 초래하는 복합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서 우리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글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석율

―   현안 진단   ―



작년 11월 3일의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을 역임한 조 바이든

(Joseph R. Biden) 미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리고 1월 20일부로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으로 출

범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 국방의 핵

심 기제인 한미동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트럼프 행

정부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일정 부분 연속성을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민주주의적 연대 강화

약 21분의 취임식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은 민주주의의 날”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11번에 걸쳐 반복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보

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후보자 시절인 2020년 초에 ‘왜 미국이 다시 주도해야 하는가?’라

는 제목으로 〈Foreign Affairs〉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국내적 차원에서 회

복하고 대외정책의 영역에 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국내적 회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대외 정책적 투

사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자유주의, 인

권, 민주주의적 통치방식(Governance)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시각을 한미관계에 투영하면서 한미동맹이 민주주의적 가치

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적 동맹

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코로나19의 대유행을 포함한 지구적 보건 위기, 기후변화, 비확

산(Nonproliferation), 그리고 테러리즘 등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위

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방향성은 한미동맹의 협력 수

준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민주주의적 동맹국들과 연대하겠다는 대외정책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가 비민주주의

적 국가들을 불신 내지는 적대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미는 역내 위협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차원의 공조를 추진

할 것이다. 하지만 미중의 대립 구도가 한미동맹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도 한미동맹에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적 연대의 차원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적극

적 대응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 국방의 핵심 

기제인 한미동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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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

중국과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긴장을 초래하는 외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관계의 협력과 갈등을 초

래하는 한미동맹의 내적 변수도 존재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여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상 등이 단적인 사례

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의 한미동맹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변수들이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동맹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적 동맹 

관계의 논리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압박함에 따라서 한미는 이러한 부

수적 이슈에 집중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동맹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

는 결과를 초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압박을 한국을 갈취하는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동맹국이 공정한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지속 강조할 것으로 보

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국방예산을 늘리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맹국의 공정한 비용 분담을 강조

한 적이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직을 맡게 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전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1월 19일에 진행된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청문

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한국과의 방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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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교착상태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의 감축을 연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법은 미국의 안보 공

약에 대한 우려를 초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연계의 논리를 한미동맹에 대한 

협박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속 주

둔시키겠다고 공약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하지만 주한 미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의 논리에 따라서 세계적 차원에서 미 군사

력의 유연한 이동과 탄력적 집중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트럼프 행정

부의 국방·군사 전략이 강조하는 역동적 군사력 운용(Dynamic Force Employment) 

개념은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의 논리를 발전시켜 온 결과이다. 미 국방·군사 전략의 장

기적 연속성을 고려할 때 역동적 군사력 운용의 논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군사 전

략에도 투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주한미군의 운용 방식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미

동맹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우선 대중국 전략의 차원에서 주한 미군이 역내 재배치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역동적 군사력 운용의 논리는 주한 미 지상군의 순환배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한 미군을 구성하는 1개 전투 여단은 9개월 단위로 순환 배

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역동적 군사력 운용의 논리에 따라 이러한 기존 방

식과 다르게 운용되면서 순환배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 협상은 현재 교착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협상의 추동력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작권 전

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구체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협

상을 지속 추진한다는 한미의 기존 합의를 존중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의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국의 군사적 능력 구축을 전제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

다는 의견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합검증에 있어서 한미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할 경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둘러싸고 양국의 이견이 부각할 수 있다. 또한 전작

권 전환이 한반도 안보의 차원을 넘어서 미중 전략 경쟁의 국면과 연계될 가능성도 존

재한다. 물론 한미는 일차적으로 한반도 안보의 상황을 평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

진할 것이다.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의 구도가 심화할수록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대중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 미군의 지속 주둔 

여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 등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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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전략의 차원과 연계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역시 한미 간의 이견

을 고조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의 대응 방향

첫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과 더불어 산적한 국내적 현안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주

목하면서 우리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미 대선 과정에서의 극

심한 정치적 분열 현상과 소요 사태, 중산층의 붕괴와 경제적 양극화 등이 그 단적인 사

례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17개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대부

분은 이러한 국내 현안들과 관련한 내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 기간 국내 문제에 

대한 가시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임을 보여주는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 지

역 안보, 그리고 대중국 전략 등 역내 현안과 지구적 보건 위기와 같은 일련의 대외정책 

이슈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요

구에 대해 협력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국방 외교력

을 향상하고 한미동맹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이 한미동맹에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

지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 동맹 차원의 공조를 지속 강화하는 동시

에 미중 전략 경쟁의 양상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동맹 차원의 공조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명시적으로 편

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의 공동 이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미동맹

이 미국의 역내 전략으로부터 비동조화되는 상황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미동맹과 미국의 역내 전략을 연계하는 핵심 기제라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역내 전략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

라서 한일 갈등 해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안정적 운용을 요청할 것으

로 보인다. 이를 고려해 우리의 대응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개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화해야 한

다. 바이든 행정부는 금전적 기여를 강조하는 거래적 동맹 관계를 지양하는 대신 동맹

국의 공정한 역할 분담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반도, 지역 안보, 대중국 전

략 등 한미의 공정한 역할 분담에 관한 양국의 공동 이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역동

적 군사력 운용의 논리에 따른 주한 미군의 탄력적 운용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상황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본

질적 역할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통한 대북한 억제라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우리의 국방 

외교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 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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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협상을 추동하기 위한 접근법도 재점검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작권 협상의 재개 필요성에 대한 한미의 공감대를 조기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담보하기 위한 대미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미 소통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 그 하나는 지속능력(Enduring Capability)의 제공과 함께 한국이 완전한 자주 역

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

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극복하고 전환 협상의 

추동력을 담보할 수 있다. 물론 우리 국방전략의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담보하는 노력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본질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합의가 전작

권 전환의 방식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미국 주도의 방식으로부터 한국 주도의 방식으

로 점진적이고 진화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대미 소통을 통해 이러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조야에 존재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한미관계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갈

등을 초래하는 복합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하

는 동시에 도전 요인들을 극복할 필요성이 부각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우리

의 국가 이익을 담보하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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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방향 변화와 영향

4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예고되고 있는 미국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변화는 우

리나라 시장·정책 환경에도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나

라는 우선적으로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

며, 특히 미국산 에너지 상품(석유제품, LNG, 석유화학 제품 등)의 도입·활용 여건 

변화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이 공약한 에너지시스템 청정화(건물에너지 효율화, 수송 부문 Mobility 청정화, 

대중교통망 에너지전환, 발전 부문 청정에너지기술 고도화 등)는 우리나라 정부

와 산업계가 현재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분야임을 고려하여 우

리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

양의석

―   현안 진단   ―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향 전환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소비 규모에서 세계 2위(1위 중국)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셰일혁명에 힘입어 2020년 기준 세계 1위의 화석에너지(석유 및 천

연가스 등) 생산·공급 국가로 자리하고 있다.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함

에 따라 미국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및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유발할 것으

로 보인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공약을 

이행할 경우 세계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활동 방향이 새로이 정립될 것으로 보이며, 특

히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에너지 전환 정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

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기후변화 정책 기조는 세계 및 미국의 기후변화 악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에 연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제반 정책수

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대표되고 있다. 즉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미국 경제 전

반에 걸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연방 및 주 정부

가 공동 대응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체제의 환경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 제고를 위해 에너지 가격이 환경비용을 반영토록 기

후변화·에너지 관련 법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늦어도 2025

년까지(첫 임기 종료 시점)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

립(Net-Zero: 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집행수단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감축 목표

를 설정하는 한편 부문별 감축 방안의 법제화를 공약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즉시 파리협정 재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향후 세계 주요

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자발적 감축공약; 파리협정 의무)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활

동을 점검하는 한편 각국의 감축 계획 이행이 부진할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는 데 미

국이 주도력을 발휘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활동 강

화를 위해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전환하며 연방

정부 기구(EPA 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구조조정(거버넌스 정비)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 청정수자원법(Clean 

Water Act) 및 연방토지임대차규정(Federal Land Lease Rules) 등의 온실가스 배출규

제법 강화를 예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특정 정부 

또는 시기의 감축 목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위하여 연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겠다

는 것을 공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 기조는 

세계 및 미국의 

기후변화 악화상황을 

심각하게 인식, 

이에 연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제반 

정책수단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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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방향 및 목표 변화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공약)

정책

방향

◎ 파리협정체제에서 탈피·독자노선 도모

• 미국중심으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대응 주도력 개편

◎ 파리협정 재가입(취임즉시)

• 국제무대 복귀 및 국제기구 활동 복원

* 취임 즉시 행정명령에 의해 이행

•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 주도

- 온실가스 감축 합의·공개·이행 체제 확립을 위해 적

극적인 활동 도모

- 대중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협정 별도 추진

정책

목표

◎ 온실가스 배출규제 철폐

• 화석에너지 개발·이용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 환경규제 완화

- 석유가스 상류 부문의 메탄 배출 기준(Emission 

Standards) 완화

- 연비기준(Fuel Economy Standards) 완화

•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시장 기능에 의존

- ITC · PTC 제도의 일몰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체제로 전환

• 추진체계 개편: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주도

• 연방규제 제도정비: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 CAFE 개정

- Clean Water Act

- Federal Land Lease Rules 강화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제화:

- 2050년: 청정경제 실현 및 탄소중립(Net-Zero)

- 2035년: 발전 부문 탄소중립 설정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공약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전통 화석에너지(석유·가스, 

석탄 등) 개발·공급 확대 정책에서 탈피하여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등, 원

전 포함) 개발·확충을 통해 새로운 산업·기술 개발, 양질의 고용창출, 경제성장을 도모

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1)

에너지 정책의 세부 지향점은 에너지 수요 증가 억제 및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을 근원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의 저탄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에너지효율 개

선 촉진(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에너지 공급의 탈화석화 및 청정화 제고(청정에너지 보

급·확대)로 귀결된다. 또한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를 위해 기존 전력망 및 에너지저장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발전 부문에서 청정에너지기술 혁신 실현 구상

도 포함하고 있다.

청정에너지기술 개발 및 시장 확충을 통해 미국을 청정에너지기술 수출 국가로 전환

하며 성장방식의 전환(청정성장체제)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차세대 에너지기술(선진 

원자로(SMR) 등) 및 탈탄소기술(CCUS 등)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집중적으로 개발할 

기술개발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공약에서 화석에너지 개발 이용에 대한 정책 기조 지향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청정에너지 

공급·확대 정책)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에너지 개발·이용 확

1)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독립·지배 정책 기조를 탈피하여 청정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에너지 Mix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등, 원전 

포함) 개발·확충을 

통해 새로운 산업·기술 

개발, 양질의 고용 

창출, 지속적인 

경제 성장 도모를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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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위해서 적용했던 제반 화석에너지 개발·공급 확대 지원 정책(연방 국유지 임차허

용 확대, 화석에너지 개발 재정 지원, 미국산 석유·가스 해외시장 확보 지원 등)은 폐기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셰일혁명에 기초한 미국의 석유·가스 상류 부문에 새

로운 정책환경 변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청정에너지 성장체제2) 전환을 위해 에너지 공급 구조

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

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및 2035년 발전 부문 탄소중립을 계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

령은 미국 경제의 청정성장체제 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향후 4년간 2

조억달러를 투입할 구상이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및 탈탄소기술 R&D’에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제시했다.

표 2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방향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공약)

정책

기조

◎ 미국의 에너지 독립 및 지배(Energy Independence and 

Dominance)
◎ 청정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탄소중립: Net-Zero) 

정책

방향

◎ 자국의 화석에너지 생산·공급 역량 강화

• 에너지 자원 개발·이용 확대의 장애요인 해소(규제완

화·폐지 등) 추진

◎ 미국산 에너지의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외교 정책 추진

• 석유·가스(셰일 LNG)·석탄의 안정적인 해외 수출시장 

확보

◎ 에너지 효율 강화

• 에너지 효율 증진을 통한 에너지 수요 증가 억제 및 감축

◎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 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 등) CO2-

Free 전원(원전 포함) 개발·확충

⇒ 청정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재정정책(감세 및 재

정 지원 등)의 연장 및 개선 추진

◎ 신에너지기술 개발·적용 확대

• 수소 생산·공급역량 확대

- 10년 이내에 Green Hydrogen 공급을 통해 발전 부

문의 연료전환 추진

• 전력망 및 에너지 저장기술 고도화

◎ 청정에너지기술 수출 국가로 위상 정립

• 차세대 에너지기술(선진 원자로 SMR 등) 및 탈탄소기

술(CCUS 등) 수출 국가로 발전

미국의 에너지 부문 대외전략 변화 방향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따른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도 세계 석유시장 및 경제·무역 

환경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동 외교전략 공약

은 동맹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복귀하는 동시에 분쟁지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대표되고 있다. 특히 미국 신정부의 대중동 국가 외교 

2)	청정에너지 성장체제의 정의는 경제규모(경제 성장 및 고용 확대)의 지속적인 증가하에서도 이산화탄소 순배출 중립(Net 

Zero)이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보유체제를 의미한다.

미국 경제의

청정성장체제 

전환을 위해 

에너지 공급 구조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하며,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및 2035년 발전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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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핵심 축은 이란 핵합의(JCPOA) 복귀,3) 아브라함 협정4)의 정교화, 이스라엘-팔

레스타인 평화협정의 유지(미국의 중재자 역할 재개)로 대표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의 대러시아 외교 전략은 2020년까지 유지되어왔던 기존의 대러시아 경제제재5) 수준에

서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6) 한편 바이든 후보는 대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관련하여 공식적인 공약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미대륙 전체에 걸친 발전구상을 별

도로 공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맺음말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예고되고 있는 미국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 

의 기후변화 대응활동 및 에너지 정책 환경에도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3) 	바이든 대통령은 대이란 관계의 새로운 국면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여왔으며, 핵협상(JCPOA) 재개를 통해 기존의 대이란 

경제제재(특히, 원유 생산·수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4) 	아브라함 협정(2020.9.15.)은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UAE) 및 바레인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협정

을 의미하며, 협정의 명칭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공통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에서 유래했다. 아브라함 협정

에 따라 이스라엘이 이슬람 아랍 국가와 수교한 국가들은 기존 이집트(1979)와 요르단(1994)을 포함해 4개국으로 확대됐

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걸프지역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

르, 오만, 바레인 등)와 대립하여 왔다.

5)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을 침공·점령(2014.3.)한 후, 오바마 행정부가 우크라이

나 수호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EO 13660)함으로서 시작됐으며, 2014년 행정명령(EO 13662)을 통해 경제제제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미국(오바마 행정부)과 유럽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고립시킬 목적으로 G8선진국 회원국에서 러시아

를 퇴출했다.

6) 	미국 및 EU의 대러 경제제재의 지속은 우리나라 북방경제협력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며, 특히 에너지협력 여건이 단기

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에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산업경쟁력에 

위기와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우리나라 

정부 및 산업계의 

전략적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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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방향 변화와 영향



우리나라 정부 및 산업계가 대응태세를 견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및 속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우리나라의 미국산 에너지 상품(석유제품, LNG, 석유화학 제품 등)의 도입·활용 여건 

변화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 

구상하에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능력 확충은 미국의 청정에너지체제 고도화 

활동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에너지시스

템 청정화(건물에너지 효율화, 수송 부문 Mobility 청정화, 대중교통망 에너지 전환, 발전 

부문 청정에너지기술 고도화 등)는 우리나라 정부와 산업계가 현재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분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원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선진 원자로 개발을 공약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차세대 선진 원전기술의 

수출시장 확보 및 기술성 우위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공약은 미국의 기술, 상품, 인력 등에 기초하여 새로운 미국 국

내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관점을 지향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진출 전략(기술·제품·산업의 기술우위성 제고 및 청정에너지

기술 산업의 현지화·국제화 등)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대

중동국가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그동안 봉쇄 또는 침체된 대이란 경제활동(원유 수입, 

석유 상·중류 인프라 건설, 교통 인프라 등) 재개에 시급히 대비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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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독립재정책임청(Independent Authority for Fiscal Responsibility, AIReF)은 2008년 유럽 경제 위기의 여파로 비교적 최근인 

2013년에 설립됐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예산 주기와 공공부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경제 전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 독립재정책임청
(AIReF: Independent Authority for

Fiscal Responsibility)

글 스페인 AIRef

번역 기획예산담당관실 영문에디터 조미희

―   기획 연재   ―

OECD 회원국 독립재정기구 소개



기관이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AIRef는 관련 법에 따라 의무보고서를 발행한

다. 거시 경제 전망부터 예산 및 기존 재정 조치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예산주기의 모든 단계를 다루는 보

고서를 발행한다. AIReF는 연구 및 분석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에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권고를 준수하지 않

은 기관은 상세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AIReF

는 자체적으로 재정 현안에 대한 의견(예: 고령화 및 부

채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기타 재정 리스크)을 내고 다

양한 기관에서 의뢰한 연구, 분석을 실행한다. 다만 위

탁 연구의 경우 앞서 언급된 준수 또는 소명 원칙이 적

용되지 않는다.

AIReF는 새로 임명된 Cristina Herrero 청장이 채

택한 2020~2026년 전략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목표는 AIReF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하나

의 통합기관으로서 발돋움하는 것이다. 새 청장의 임

기 동안 수행할 활동은 크게 4개 분야로 스페인 행정

기관 전반에 대한 심층 감독, 재정의 지속 가능성 보장, 

AIReF의 이행지침(독립성, 투명성 및 신뢰성)의 강화, 

AIReF의 새로운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정책 평가를 도

입하는 것이다.

AIReF의 설립

스페인 독립재정책임청(Independent Authority for 

Fiscal Responsibility, AIReF)은 2008년 유럽 경제 

위기의 여파로 비교적 최근인 2013년에 설립됐다. 최

근 강화된 회원국 예산 체계 요건에 관한 위원회 지

침 2011/85, ‘재정협약(Fiscal Compact)’, ‘투팩(Two-

Pack)’을 통해 실행된 유럽연합(EU) 재정 거버넌스 프

레임워크는 회원국의 재량적 재정규제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재정기구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러한 배경과 스페인의 분산된 시스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3년 기본법(Organic Law)이 발효됐고 중

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독립적이고 

중립적 성격의 공공기관인 AIReF가 설립됐다. AIReF

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예산주기와 공공

부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경제 전망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AIReF의 역할 및 목적

AIReF는 예산주기와 공공부채를 모니터링하여 스페인 

헌법 제135조에 명시된 ‘예산 안정 원칙’을 스페인 공공

의회에서 발언하는 AIReF 청장 Cristina Herr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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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ReF의 예산승인과정: 재무부에 예산안 제출 후 최종 예산안이 중앙정부예산에 포함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상당 부분의 예산은 연구수수료로 구성되며 의회 

승인액보다 적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는다(출처: OECD Review of the Independent Authority for Fiscal Responsibility, AIReF).

다만 AIReF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

다. 기능적 독립성은 적절한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

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원들을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AIReF는 스페인 중앙은행이나 감사원 등 다른 독립 기

관과 동일한 수준의 자율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출처

가 명확하고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도 일부 예산 항

목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AIReF는 직원 채용에 대한 재량권을 갖추고 있지 않다.

독립재정기구는 재정을 감독하는 독립기구이다. 따

라서 AIReF는 독립재정기구의 특징을 반영하는 법 개

정을 통해 AIReF가 재원 및 인적 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AIReF는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를 도입했다. 주요 이해 관계자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

받아 연구에 활용하며, 지역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필요

한 지역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도

입하는 등 다각화된 노력을 했다.

신뢰성과 투명성은 AIReF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이다.

AIReF의 특수성

AIReF는 유럽 독립재정기구 중 가장 광범위하고 세분

화된 권한을 지닌다.

스페인의 높은 수준의 분권화와 2008년 금융위기가 

국가재정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예산주기 전반 및 정

부부처(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의 분석을 수행할 권

한 있는 기관을 구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기본법이 

도입되고 AIReF가 설립됐다. 관련 법에 따라 스페인

의 정부 부처는 AIReF의 정보 요청에 응하고 협력하며 

‘준수 및 소명’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

를 토대로 AIReF는 상세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고 매우 

세분화 된 방식으로 예산 집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한 AIReF의 입장을 공표하

거나 선거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AIReF의 또 다른 특징은 예산구성이다.2) AIReF 예산

의 상당 부분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

분석·조언·모니터링 수수료로 구성된다. 다만 예산 2억 

유로를 초과하는 행정기관만이 수수료 청구 대상이다. 

수수료를 통해 스페인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장려

하고 AIReF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그 외에도 AIReF는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연구를 수행하고 수수료

를 청구한다. 또한 AIReF는 대부분의 유럽 독립재정기

구와 달리 1인 리더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뢰성

AIReF의 규정에 따르면 청장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상원 및 의회의 

관련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요청 시 추가로 출석할 수 있다. 

AIReF는 스페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며 2017년에 첫 번째 감사

를 실시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이 AIReF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다. 2017년에는 AIReF의 주도로 OECD 및 네덜란드(CPB) 및 미국

(CBO) 독립재정기구팀의 외부 감사를 받았다. 새 청장의 임기 동

안 새로운 외부 감사가 수행된다. 또한 AIReF는 정기적으로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투명성

AIReF의 모든 보고서, 의견 및 연구 결과는 체계적으로 웹 사이트

에 게시된다.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정량적 모델도 게시

한다. 일부 분석 도구(인구 전망 또는 정부 부채 시뮬레이션)도 웹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AIReF내부 관련 정보(예: 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직 및 모든 직원의 보상 구조, 계약, 인턴십 프로그램 또

는 1,000유로 이상의 지출)도 웹 사이트에 공개된다. 또한 AIReF는 

적극적으로 전통적 미디어(보도 자료, 브리핑, 인터뷰 등)는 물론 

소셜 네트워크, 웨비나 또는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커뮤니케이

션 정책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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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홍선기

2021년 및 최근 10년간 

12대 분야별 예산 현황

―   기획 연재   ―

12대 분야별 예산 살펴보기



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등)상 예산 

분류체계의 일환으로서 가장 상위 범주에 해당하는 

16개 분야를 의미한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만 ‘16대 분야별 예산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관

련 보도자료 또는 대국민 홍보자료 작성 등 대부분의 

경우 ‘12대 분야별 예산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이하에서도 ‘12대 분야별 예산 분류체

계’를 기준으로 2021년 및 최근 10년간 국가예산의 분

야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2대 분야별 예산 분류체계’는 국민에게 국가재정의 분야별 배분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UN 세출예산분류체계(COFOG) 등 국제

기준을 참고하여 만든 분류체계로서,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관련 보도자료 및 대국민 홍보자료 작성 등 다양한 경우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12대 분야별 예산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2021년 및 최근 10년간 국가예산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며

정부는 국가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체계로서 ‘12

대 분야’와 ‘16대 분야’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12대 

분야별 예산 분류체계’는 기존 품목별 예산 분류체계 

(장·관·항·세항·세세항 등)하에서 국민에게 국가재정의 

분야별 배분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UN 세출예

산분류체계(COFOG), IMF 정부재정 통계편람(GFS)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만든 체계로서 2006년도 예

산부터 활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16대 분야별 예산 분

류체계’는 2007년도 예산부터 도입된 프로그램 예산제

표 1   12대 분야별 vs 16대 분야별 예산 분류체계 비교

구분 12대 분야별 예산 분류체계 16대 분야별 예산 분류체계

도입배경 예산분류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체계 개편(장·관·항→분야·부문)

도입시점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

특징(장점)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만든체계로서 국가 간 비교 용이 실제 예산편성체계(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일치하여 산출작업 용이

분야유형

1. 보건·복지·고용

2. 교육

3. 문화·체육·관광

4. R&D(연구개발)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6. SOC(사회간접자본)

7. 농림·수산·식품

8. 환경

9. 국방

10. 외교·통일

11. 공공질서·안전

12. 일반·지방행정

1. 사회복지

2. 보건

3. 교육

4. 문화 및 관광

5. 과학기술

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 교통 및 물류

8. 국토 및 지역개발

9. 농림수산

10. 환경

11. 국방

12. 통일·외교

13. 공공질서 및 안전

14. 일반·지방행정

15. 통신

16. 예비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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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에 따른 국고지원 확대, 

2018년(전년 대비 +39.0%)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

원 시작 등 주로 일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인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연평균 +8.9%로 2번째로 높

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고용환

경 악화 등 중·장기적인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 

증가로 판단된다. 특히 2018년 이후로는 증가율이 더

욱 확대(매년 +10.0% 이상 증가)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12대 분야별 예산의 증감률 추이

최근 10년간 재정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12대 분야별 

예산 또한 모든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그 가

운데에서도 교육 분야, 보건·복지·고용 분야,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분야 등은 재정규모의 평균증가 속도1)를 

상회하는 반면 SOC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은 

재정규모의 평균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교육 분야(지방교부금 차감)는 연평균 +9.5%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이는 2015년(전년 대비 

1) 	최근 10년(2012~2021년)간 재정규모 증가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는 같은 기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6.3%) 등이 있다.

교육 분야, 보건·복지·고용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등은 재정규모의 평균증가 속도를 상회하는

반면 SOC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은 재정규모의 평균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2   2012~2021년 12대 분야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보건·복지·고용 - 5.2 9.2 8.7 6.7 4.9 11.7 11.3 12.1 10.6 8.9

교육 - 9.5 1.8 4.3 0.6 7.9 11.8 10.0 2.8 △1.9 5.1

(교부금 제외) - 미확인 12.6 37.8 △11.1 △12.5 39.0 5.5 12.3 4.0 9.5

문화·체육·관광 - 8.7 8.0 13.0 8.2 4.5 △5.8 10.8 11.1 6.3 7.1

환경 - 5.0 3.2 4.6 1.5 0.0 0.0 7.2 21.6 17.8 6.5

R&D - 5.6 4.7 6.8 1.1 2.1 1.0 4.1 18.0 13.2 6.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2.6 △0.6 6.5 △0.6 △1.8 1.9 15.3 26.1 20.7 7.4

 SOC - 5.2 △2.5 4.6 △4.4 △6.8 △14.0 4.2 17.2 14.2 1.5

농림·수산·식품 - 1.7 1.6 3.2 0.5 1.0 0.5 1.5 7.5 5.6 2.5

국방 - 3.9 4.1 5.0 3.5 3.9 7.2 8.1 7.5 5.2 5.4

외교·통일 - 5.1 2.4 7.1 4.4 △2.1 2.2 8.5 7.8 3.6 4.3

공공질서·안전 - 3.4 5.3 7.0 3.6 3.4 5.5 5.2 3.5 7.2 4.9

일반·지방행정 - 1.3 2.5 1.4 2.6 6.4 9.0 11.0 3.1 7.2 4.9

(교부세 제외) - 미확인 6.4 6.9 1.3 △3.4 1.8 4.8 11.2 22.8 6.2

주 동 기간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각 연도 「대한민국 재정」 및 기획재정부, 각 연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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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12대 분야별 예산의 규모액 추이

분야별 증감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12대 

분야별 예산의 규모액 추이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일관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12대 분야 중 매년 1위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보건·복지·고용 분야로서 총지출 대비 28~35%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음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교육 분야는 

매년 총지출 대비 10% 초중반 수준으로서 각각 2위, 3

위 규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두 분야는 각각 지방교

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감하면 중위권 규모로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국방 분야는 

매년 총지출 대비 9~10%대로서 4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R&D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SOC, 농림·수산·식품,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매년 총

지출 대비 4~7% 규모를 보이며 중위권(5~9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환경 

분야, 외교·통일 분야는 매년 총지출 대비 1%대로서 

가장 적은 규모(10~12위)를 보이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연평균 +7.4%로 3번

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분야는 2012~2018년

간은 큰 변화 없이 소폭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 이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2019년 +15.3%, 2020년 +26.1%, 2021년 +20.7% 

등 높은 증가율 보였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로 2019년 

이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증가율은 12대 분야 

중 매년 1~2위 수준이다.

반면 SOC 분야는 연평균 +1.5%로 가장 낮은 증가율

을 보이고 있다. 이는 SOC 분야가 2012년부터 2019년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1%) 되었기 때문인

데, 2020년 이후로는 지역경기활성화 등을 위한 SOC 

투자 확대로 2020년 +17.2%, 2021년 +14.2%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 분야도 연평균 +2.5%로 2번

째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차 산업 축소, 

농촌인구 감소 등 사회전반의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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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12대 분야별 예산의 국회심의 경과

마지막으로 최근 10년간 12대 분야별 예산의 국회심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SOC, 농림·수산·식품, R&D 등 3개 분야는 

2012년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매년 증액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SOC 분야는 지역사업 추가반영 

등으로 매년 0.4~1.3조원 수준의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환경, 공공질서·안전 

등 3개 분야도 2012년 이후 대부분 증액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2012년 이후 매년 0.6 

~1.8조원 수준의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기획재정부 국고채이자상환 예산에서 대규모 조정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건·복지·고용

(총지출 대비)

92.6

(28.5)

97.4

(28.5)

106.4

(29.9)

115.7

(30.8)

123.4

(31.9)

129.5

(32.3)

144.7

(33.7)

161.0

(34.3)

180.5

(35.2)

199.7

(35.8)

교육

(총지출 대비)

45.5

(14.0)

49.8

(14.6)

50.7

(14.2)

52.9

(14.1)

53.2

(13.8)

57.4

(14.3)

64.2

(15.0)

70.6

(15.0)

72.6

(14.2)

71.2

(12.8)

교부금 차감 시

(총지출 대비)
미확인

8.7

(2.5)

9.8

(2.8)

13.5

(3.6)

12.0

(3.1)

10.5

(2.6)

14.6

(3.4)

15.4

(3.3)

17.3

(3.4)

18.0

(3.2)

문화·체육·관광

(총지출 대비)

4.6

(1.4)

5.0

(1.5)

5.4

(1.5)

6.1

(1.6)

6.6

(1.7)

6.9

(1.7)

6.5

(1.5)

7.2

(1.5)

8.0

(1.6)

8.5

(1.5)

환경

(총지출 대비)

6.0

(1.8)

6.3

(1.8)

6.5

(1.8)

6.8

(1.8)

6.9

(1.8)

6.9

(1.7)

6.9

(1.6)

7.4

(1.6)

9.0

(1.8)

10.6

(1.9)

R&D

(총지출 대비)

16.0

(4.9)

16.9

(4.9)

17.7

(5.0)

18.9

(5.0)

19.1

(4.9)

19.5

(4.9)

19.7

(4.6)

20.5

(4.4)

24.2

(4.7)

27.4

(4.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총지출 대비)

15.1

(4.6)

15.5

(4.5)

15.4

(4.3)

16.4

(4.4)

16.3

(4.2)

16.0

(4.0)

16.3

(3.8)

18.8

(4.0)

23.7

(4.6)

28.6

(5.1)

SOC

(총지출 대비)

23.1

(7.1)

24.3

(7.1)

23.7

(6.7)

24.8

(6.6)

23.7

(6.1)

22.1

(5.5)

19.0

(4.4)

19.8

(4.2)

23.2

(4.5)

26.5

(4.7)

농림·수산·식품

(총지출 대비)

18.1

(5.6)

18.4

(5.4)

18.7

(5.3)

19.3

(5.1)

19.4

(5.0)

19.6

(4.9)

19.7

(4.6)

20.0

(4.3)

21.5

(4.2)

22.7

(4.1)

국방

(총지출 대비)

33.0

(10.1)

34.3

(10.0)

35.7

(10.0)

37.5

(10.0)

38.8

(10.0)

40.3

(10.1)

43.2

(10.1)

46.7

(9.9)

50.2

(9.8)

52.8

(9.5)

외교·통일

(총지출 대비)

3.9

(1.2)

4.1

(1.2)

4.2

(1.2)

4.5

(1.2)

4.7

(1.2)

4.6

(1.1)

4.7

(1.1)

5.1

(1.1)

5.5

(1.1)

5.7

(1.0)

공공질서·안전

(총지출 대비)

14.5

(4.5)

15.0

(4.4)

15.8

(4.4)

16.9

(4.5)

17.5

(4.5)

18.1

(4.5)

19.1

(4.5)

20.1

(4.3)

20.8

(4.1)

22.3

(4.0)

일반·지방행정

(총지출 대비)

55.1

(16.9)

55.8

(16.3)

57.2

(16.1)

58.0

(15.5)

59.5

(15.4)

63.3

(15.8)

69.0

(16.1)

76.6

(16.3)

79.0

(15.4)

84.7

(15.2)

교부세 차감 시

(총지출 대비)
미확인

20.3

(5.9)

21.6

(6.1)

23.1

(6.2)

23.4

(6.1)

22.6

(5.6)

23.0

(5.4)

24.1

(5.1)

26.8

(5.2)

32.9

(5.9)

총지출1) 325.4 342.0 355.8 375.4 386.4 400.5 428.8 469.6 512.3 558.0

주 1) 12대 분야별 예산 분류체계는 개념상 12개 분야 총합이 총지출과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각 연도 「대한민국 재정」 및 기획재정부, 각 연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3   2012~2021년 12대 분야별 예산의 규모 및 총지출 대비 비중

(단위 : 조원, %)

72

―   기획 연재   ―

12대 분야별 예산 살펴보기



2012~2016년간은 매년 증액되었으나 2017년 이후 매년 

0.2~1.5조원 수준의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

는 2017년 이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의 대규모 증액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정되며, 특히 최근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적연금·보험 예산의 국회 감액규모가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21년도 12대 분야별 예산의 국회심의 경과

도 이러한 추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도 예산안 국회 심의 시 주요 증액 분야는 SOC(+0.5조

원), 공공질서·안전(+0.5조원), 농림·수산·식품(+0.3조

원) 순서인데, SOC 분야는 국토교통부의 각종 도로·

철도사업(+2,600억원 이상),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행

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6,200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재보험금(+1,000억

원) 등의 증액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

반면 주요 감액분야는 일반·지방행정(△1.8조원), 산

업·중소기업·에너지(△0.5조원), 보건·복지·고용(△0.2

조원) 순서인데,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기획재정부 국

고채 이자상환(△9,000억원) 및 금융위원회 국책은행

출자(△3,231억원 이상)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

야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의 금융성 기금

에 대한 출연(△2,500억원 이상)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급여(△3,391억원) 등에

서 주로 감액이 이루어졌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보건·복지·고용 +0.7 +0.3 +0.6 +0.2 +0.5 △0.5 △1.5 △1.2 △1.0 △0.2 △0.21

교육 +0.4 +0.7 △0.1 △0.1 +0.02 +1.0 +0.0 △0.3 +0.2 +0.2 +0.20

(교부금 제외) 미확인 (+0.6) (+0.3) (△0.0) (+0.1) (+0.0) (+0.1) (+0.2) (+0.3) (+0.3) +0.21

문화·체육·관광 +0.1 +0.2 +0.1 +0.1 +0.1 ㅿ0.2 +0.1 +0.1 +0.1 +0.1 +0.08

환경 △0.2 +0.0 +0.1 +0.1 +0.02 +0.1 +0.1 +0.2 +0.2 +0.1 +0.07

R&D +0.1 +0.0 +0.2 +0.1 +0.2 +0.0 +0.03 +0.1 +0.1 +0.2 +0.10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0.2 △0.2 +0.1 △0.03 +0.2 +0.1 +0.3 +0.1 △0.2 △0.5 △0.03

 SOC +0.4 +0.4 +0.4 +0.4 +0.4 +0.4 +1.3 +1.2 +0.9 +0.5 +0.63

농림·수산·식품 +0.02 +0.0 +0.2 +0.01 +0.1 +0.1 +0.1 +0.1 +0.5 +0.3 +0.14

국방 △0.2 △0.3 △0.1 △0.1 △0.2 - +0.04 - +0.0 △0.1 △0.12

외교·통일 △0.0 △0.0 - △0.01 +0.01 △0.0 △0.1 △0.01 △0.02 △0.04 △0.02

공공질서·안전 △0.03 +0.0 +0.1 +0.04 +0.04 +0.1 +0.2 +0.1 △0.1 +0.5 +0.10

일반·지방행정 △1.5 △1.5 △1.4 △1.2 △1.4 △0.6 △0.7 △1.4 △1.5 △1.8 △1.30

(교부세 제외) 미확인 (△1.5) (△1.0) (△1.4) (△1.3) (△0.7) (△0.7) (△1.0) (△1.4) (△1.8) △1.20

자료	대한민국국회, 각 연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심사보고서」, 『본회의 수정안』 및 기획재정부, 각 연도 예산안 국회확정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표 4   2012~2021년 12대 분야별 예산의 국회심의 경과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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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8년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외서비스를 개시하여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NABOSTATS는 670여 

종의 재정·경제 분야 통계를 총망라하여 제공하는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300여 종의 상임위원회별 

정책통계는 물론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도 서비스하고 있다. 이 코너에서는 NABOSTATS에서 제공하는 

통계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계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NABOSTATS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주민등록 사상 첫 인구 감소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

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총 5,182만 9,023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2월 31일 5,184

만 9,861명보다 0.04%(2만 838명) 감소한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

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NABOSTATS에서 지난 10년간 주민등록상 인구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

는 매년 증가 폭이 점점 줄어들기는 했으나 꾸준히 증가해왔고 실제 인구가 감소한 것

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인구성장률은 2011년 0.43%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됐다. 

2017년에는 전년(0.32%) 대비 반토막인 0.16%로 급격히 하락했고, 이후 0%에 수렴하

다 2020년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NABOSTATS의 주요 통계 소개

숫자로 보는 정책

글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이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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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것이 원인

사상 최초의 주민등록인구 감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를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했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

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을 뜻한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전년도보다 

10.65%(3만 2,882명) 감소했다. 2016년 이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자 수

는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20만명대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10%(9,269명) 증가한 30만 7,764명으로 출생자 수보다 약 3만 2천여 

명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1)

1) 	이상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출생등록자, 사망자는 주민등록상 사망말소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자료 NABOSTATS-인구·사회통계-인구-‘총인구 성장률(주민등록인구)’

그림 1   2011∼2020년 주민등록 인구 추이

(단위 : 만명, %)

 총인구       인구성장률

5,073

5,095

5,114

5,133

5,153
5,170

5,178 5,183 5,185 5,183

2011 20162012 20172013 20182014 20192015 2020

0.43 0.42
0.38

0.36
0.39

0.32

0.16

0.09
0.05

-0.04

그림 2   2011∼2020년 출생·사망자 추이

(단위 : 만명)

 출생자       사망자

2011 2012

47.8

25.8 26.7

48.9

자료 NABOSTATS-인구·사회통계-인구-‘출생(등록)자·사망(말소)자(주민등록인구)’

2016 20172013 20182014 20192015 2020

26.7 26.8 27.7 27.9 28.6
30.8

30.3 29.8

41.2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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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43.9

30.9

44.4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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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빠른 저출산 심화 속도 우려

이번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는 저출산 현상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

음을 알려준다. NABOSTATS에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뿐 아니라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통계(중위 추계)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최근 추계인 2019년 실시 결과2)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감소하고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이는 직전 2016년 추계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3년 단축된 것이다.

2) 	당초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1년에 공표예정이었으나,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50년(2017∼

2067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특별추계를 공표했다.

3)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 중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발언, 2021.1.8.

저출산 관련 대책 마련 필요

행정안전부는 이번 통계 결과를 발표하며 “저출산 현상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과제

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복지·교육·국방 등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재

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3)

NABOSTATS는 정부가 5년 주기로 작성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년 저출산 대응 예산 규

자료 NABOSTATS-인구·사회통계-장래추계-‘총인구와 인구성장률’

그림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67년까지의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단위 : 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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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출산율 제고 효과에는 의문이 남아 있다. 1.2명 내외를 유

지해오던 합계출산율은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0.92명까지 떨어졌고, 출생

아 수 역시 2019년 기준 30만 2,676명으로 급감했다.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자료 NABOSTATS-인구·사회통계-인구-‘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그림 4   1997∼2019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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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STATS 두 배로 활용하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NABOSTATS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인구동향조사 및 장래인

구추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책 관련 통계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NABOSTATS 홈페이지 메인화

면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발간물을 살펴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저출

산 대책 평가,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등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

으므로 필요시 통계와 함께 이용하면 더욱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최근 5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억원 214,422 241,150 263,189 323,559 401,906

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원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및 기본계획 수정(2019. 2.)에 따른 2016~2020년 각 연도 시행계획을 바

탕으로 재작성

자료 NABOSTATS-위원회별 통계-보건복지위원회-‘영유아-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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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화상회의

글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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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SEAN+3 Macroeco-

nomic Research Office, AMRO)는 2011년 4월에 설

립됐으며, ASEAN+3 지역의 거시경제·금융상황을 점

검(Surveillance) 및 집행권고(집행위원회에 경제동

향 보고서 제출)하고 위기 시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

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을 통한 스왑요청이나 인출을 지

원하는 국제기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부터 

연례적으로 AMRO와 재정정책 및 국내경제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2020년 회의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까지 1시간 반 동안 Webex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진행

됐다. AMRO에서는 수미오 이시카와(단장) 등 6인이 

참여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예산분석실, 추계세

제실 및 경제분석국에서 진익 경제분석총괄과장을 비

롯한 분석관 4인이 참여했다.

회의개요

회의에 앞서 수미오 이시카와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

가피하게 화상회의를 제안하게 됐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

서 수락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전하며 인터뷰의 취

지 및 목적을 설명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진익 과장

도 국회예산정책처와 AMRO의 정보 교류 및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사전에 협의 

된 주제인 2020년 추가경정예산 효과 및 세입 전망, 2021

년 예산안, 경기 지원책 및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과 장기

재정 위험성,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전략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질의응답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실·국별로 해당 주제에 대해 담당 분석관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0년 경제성장 전망 및 추가경정예산 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코로

나19 확산세 및 세계 교역환경 악화로 인해 –1.6%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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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바 있다.1)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도 재정지출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했는데 2020

년에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59.4조원)을 집행했

다. 제2회 추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중견기업, 자

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산업·계

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었으며, 경기부양 효과 및 정

책·집행속도의 적절성에 대해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향후 고용지원·경제동력 유지

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 대책을 위한 항목이 예산에 편

성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으로 3.8조

원, 청년특별지원 등 고용안정으로 1.4조원, 89만명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으로 0.4조

원, 아동 특별돌봄을 포함한 긴급돌봄 지원에 2.2조원

을 배정했다.

NABO의 국세수입 전망

2020년 국세수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293.5조원) 대비 12.6조원 감소한 280.9조원을 전망

한 바 있다.2) 이는 경기 둔화로 대부분의 세목에 대한 

세입이 감소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관련 세수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1년 국세수입

에 대한 예산은 2020년 대비 3.0조원 증가한 282.7조

원이며 이는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소득세, 부

가가치세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2020년 경기 부진으로 인해 기업의 실적 저하로 예상 

세입이 감소할 예정이다. 자산세수의 경우는 2020년 

자산시장의 호조가 2021년에도 이어지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재정에 대한 한국형 뉴딜 사업 및

코로나19 지원책의 영향

한국은 2021년 예산안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에 대

해 총 21.3조원 규모로 디지털 뉴딜 7.9조원, 그린 뉴딜 

8.0조원, 안전망 강화에 5.4조원을 편성했으며 전체의 

14.1%인 3조원 규모로 신규 사업을 구성했다. 신규 사

업의 경우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사업은 추진 과정

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형 뉴딜’ 사업은 민간의 새로운 시장과 수요, 민간 중심

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2020년에 제4회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경기 지원책

이 한국의 정부부채를 증가시켰으나, 세계 주요국과 마

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2021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 

목표를 수립했다. 이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발부채 3)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국유 금융기관을 통한 정책자금 또는 신용보증 등 정

부의 준재정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부채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

하는 것은 사실이기에 안정적인 보증공급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

자 사업 등 민간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량기업

1)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0.9.29.

2)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29.

3)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 현재는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까운 장래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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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의 보증사고 발

생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리스크 관리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지출 검토’ 4)에 대해

전략적 지출이란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

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과정을 의미한다. 향후 한국 정부도 전략적 지출 

검토(Strategic Spending Reviews) 제도를 적극적으

로 고려하여 정책목표에 맞춰 재정 배분을 조정하거나 

삭감하는 등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한국의 장기재정 위험요인 및 향후 과제

한국의 장기재정 위험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사회 

보장성 기금에서의 재정구조 변화 등이 있다. 국회예산

정책처는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에 대한 영향을 시나리

오 분석을 시행했으며, 2070년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인구구조 가정을 저위로 했을 때 199.0%이었고, 

중위로 했을 때 185.7%, 고위로 했을 때 179.5%로 추정

됐다.5) 다음으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과 사학

연금기금)의 재정위험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국민연금

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되고 2070년이 되면 누적 재정수

지 적자가 GDP 대비 61.3%가 될 것으로 전망됐고, 사

학연금은 2048년 적립금이 소진되고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2.4%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행제도

가 유지된다는 전제를 적용한 경우의 결과로서, 현행제

도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국가재정의 잠재적 위

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예산정

책처는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

입 확충, 지출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 기금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

보험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p.92

그림 1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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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p.84 

그림 2   국민연금 재정전망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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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V. 성장여건 변화 대응 재정전략」, 국회예산정책처, 2020.8.7.

5)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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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을 위한 

ASEAN+3 금융협력 강화

글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소장 토시노리 도이

번역 기획예산담당관실 영문에디터 조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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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춘 재정정책을 도입했다. 경기 부양책 규모는 

GDP의 2~55%(한국 14.8%)이다. 직접 소득 지원 제도

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국가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

다. 피해를 본 가계와 기업에 정부 보증 은행 대출도 지

원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 ASEAN+3 국가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적시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 

외에도 유동성 개선을 위한 시장 개입, 신용한도 임시 

상향 및 회사채 구매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특히 

금융 규제 당국이 금융 기관에 일시적인 규제 완화를 

적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역내 금융협력

국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ASEAN+3 회원국들은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들이고 있다. 1997

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경제 전반에 걸친 충격의 전파 

속도와 강도는 물론 향후 또 다른 금융 위기를 예방하

고 외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

다는 점을 깨우쳐 주었다.

2000년 ASEAN+3 회원국은 역내 금융 안전망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위기로부터 각국의 경제를 보호

하기 위해 고안된 양자 간 통화스와프 협정 네트워크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체결했다. 2010년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의 달러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존 이니셔티브를 확장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

화(CMIM)를 출범시켰다.

2,400억달러 규모의 CMIM은 역내 재정 안정성을 강

화하고 급격한 자본 흐름 반전과 같은 단기적인 외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ASEAN+3(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홍콩, 일본)은 여전히 바이러스 확산에 맞서 싸우고 있

지만,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방

역률을 보인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자료에 따

르면 ASEAN+3 지역의 감염사례는 전 세계 확진자 수 

중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SEAN+3 지역 경제는 코로나19로 많은 

타격을 입었다. 정부의 엄격한 봉쇄 조치의 결과로 

ASEAN+3 국가의 GDP 성장률은 2020년 1분기 또

는 2분기에 급격히 감소했다. ASEAN+3 거시경제조사

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는 2020년 동아시아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14개 회원국 

중 9개 국가의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ASEAN+3 지역은 과거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지역이다. 이후 예상치 못

한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정책적 

‘버퍼’와 준비금 마련에 힘썼다. 환율 유연성 확대 외에

도, 경상수지 균형, 외환보유액 확충, 금융, 재정 및 통

화 건전성 정책의 채택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응조치

코로나19 확산으로 ASEAN+3 국가들은 충격을 완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가계, 기업 및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도입했다.

대다수 국가에서 가계와 기업을 위한 대출 지원에 초

83



과 정책 여력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부양

책 및 완화 정책의 폐지는 회복의 강도, 지속되는 불확

실성, 거시경제 및 재정 건전성의 보장 등 다양한 요소

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부양책 조기 철회는 잠재

적인 절벽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과도하게 

안전망을 확장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해를 끼치고 

금융 시스템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 정책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팬데믹 이후 

재정 건전성 회복과 특별 통화 정책 해제는 시장 신뢰

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

후 세계는 변화할 것이고 그 속에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채택,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역내 무역 및 투자가 더욱 상호 연결됨에 따라 공급

망 와해, 금융시장 전이 및 전염 효과 등 리스크가 증폭

되었고 따라서 거시 금융 충격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

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실제로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ASEAN+3 회원국들은 경제 및 금융 회복력을 강화하

기 위한 역내 금융 안전 조치 마련을 위해 부지런히 집

단적으로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ASEAN+3 회원국들은 재정 버퍼 구축, 

거시건전성 정책 이행,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정책 유지, 역내 협력 및 통합을 강화하려

는 노력을 지속해서 들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

으로 ASEAN+3 회원국들은 더 강력한 경제 국가로 성

장할 수 있을 것이다.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CMIM은 개별 국가의 외화보유액, 양자 스와

프 협정, 기타 역내 금융 협약 및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

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CMIM은 AMRO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증폭된 리스크로 최근 ASEAN+3 

회원국은 도움이 필요한 국가를 위해 CMIM의 유효성

을 제고하고 운영역량을 키우는 데 합의하며 새로운 이

정표를 찍었다.

주요 합의 내용 중 하나는 IMF 비연계비율을 늘렸

다는 점이다. 2010년에 IMF 프로그램과 연계하지 않

고 회원국이 지원받을 수 있는 CMIM의 지원액은 최대 

20%이었지만 2014년에 30%로 증액했다.

2020년 9월 연례 회의에서 ASEAN+3 재무장관과 중

앙은행 총재는 IMF 비연계비율을 40%로 늘리는 데 합

의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IMF 프로그램과 연계하

지 않고 회원국들에 더 큰 규모의 자금을 빠르게 지원

해줄 수 있다.

또한 수요 맞춤형 자금 지원을 위해 CMIM은 달러 

외에 현지 통화 사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양식과 절차는 향후 조율될 것이며, 제도화를 통해 자

금 조달 옵션이 확대되고 CMIM의 유연성이 강화될 것

이다.

코로나19 이후 역내 경제 강화

여전히 불확실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ASEAN+3 지역

경제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성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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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동향 & 이슈

2021년 1월호

(통권 제13호)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이 서비스업

에서 지속되고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반도체 등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와 이와 연관된 설비

투자 확대가 나타나고 있으나, 2020년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와 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취업자 수 감소폭이 다시 확대

됐다.

2020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세 둔화 및 낮은 서비스 물가 수준이 유지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했다. 빠르게 높아지던 농축

수산물 물가는 채소류 생산량의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

가 둔화됐다. 2019년 0.4%에 이어 0%대 중반의 매우 

낮은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금융시장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 코로

나19 백신 상용화 기대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등을 배

경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주가 상승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고채 금리는 3년 만기물이 전월

과 동일한 0.97%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10년 만

기물은 장기채 수급불안과 경기회복기대의 반영에 의

하여 전월보다 0.07%p 상승한 1.68%를 나타냈다.

산업고용동향

산업 생산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가 커졌다. 

2020년 11월 중 반도체, 일반기계, 조선, 가전 등의 약

진으로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가전은 16.8%, 반도체는 8.5% 생산이 

증가했다. 그러나 11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위축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

소하여 부진이 계속되었다. 세부 업종별 편차도 있는

데, 금융 및 보험의 경우는 생산이 18.4% 증가했으

나, 도매 및 소매는 2.0% 감소, 특히 숙박 및 음식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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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의 생산 감소를 보였다.

2020년 12월 고용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위축

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2.8만

명 감소하여 전월의 감소 27.4만명에 비해 감소폭이 확

대됐다. 특히 수출 개선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제조

업 분야에서도 고용이 11.0만명 감소하여 추세적인 감

소세가 나타났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0.3만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취업자 수 감소폭이다.

에너지의 경우 12월에 석유와 석탄, 가스 가격이 

15.2%, 32.3%, 11.4%로 크게 상승했고, 구리 가격이 

27.9% 상승하는 등 금속광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

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9%, 수도권 0.66%, 지방 1.12%로 상승폭이 소폭 확

대됐다.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2020

년 10월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 사망자 수는 역대 최

고치를 기록했다. 인구의 자연감소는 12개월째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현안 

Ⅰ. 2021년 경제여건 및 경제정책 방향 점검

2021년 세계 경제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복원대

책과 소비회복에 힘입어 4.0~5.2%의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 경제도 완만한 경제회복세가 예상되나, 유동성 확

대로 인한 물가상승과 자산가격 변동성 증가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적극적 경제 운용, 내수회복, 투자·수

출 개선 및 민생안정 등을 선제적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

정했다. 2021년에는 일정 수준의 경제회복과 글로벌 교

역 개선이 예상되나, 감염병 사태의 종식이 지연될 가능

성 또한 상존하므로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와 더불어 내

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수단이 강구될 

그림 1   해외 주요 국제기구 2021년 경제 전망 비교

(단위 : %)

 IMF(2020.10.)       OECD(2020.12.)       World Bank(2021.1.)

선진국 경제성장률세계 경제성장률 한국 경제성장률신흥국 경제성장률

6.0

5.1 5.0

2.9 2.8

5.2

4.2
4.0 3.9

3.3 3.3

주 전년 대비 증가, World Bank는 경제성장률 계산 시 시장환율 기준, IMF와 OECD는 구매평가(PPP) 기준

자료 IMF, OECD,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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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또한 내수·투자·수출 개선을 위한 경제활

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구조의 취약점을 보완

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Ⅱ. EU-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

2020년 1월 영국의 EU 탈퇴 이후 전환 기간 동안 EU와 

유럽은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했으나, 대표적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증대

됐다. 그러나 12월 24일 EU와 영국은 핵심쟁점들에 대

해 상호 양보하며 미래관계 협상에 합의하며 「EU-영국 

간 통상 및 협력협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을 포함

한 서비스 부문의 경우 추가 논의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이 상존하고 있으며, 영국경제는 실물과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Ⅲ. 2020년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

2020년 3월 말 가구의 자산은 4억 4,543만원, 부채는 

8,256만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3.1%, 4.4% 증가했

다. 부채증가율이 자산증가율을 상회하는 가운데 금

융부채 보유가구의 10.7%가 원리금 납부기일이 경과한 

경우가 있고, 납부기일 경과의 이유로 소득감소(33.1%)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

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67.6%에 달하여 가구의 채

무 부담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 재무상황

이 더욱 약화됐다.

Ⅳ.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동향 및 시사점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 국

내외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바이

오의약품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5%의 높은 성장

률을 유지하여 2026년 시장규모가 5,050억달러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전략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의 R&D뿐만 아니라 신생 아이디어 및 기

술을 선점하기 위한 M&A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 바이오의약품의 성장성을 보고 다른 산업의 기업들

도 제약 관련 R&D와 M&A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최

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이 주

목받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진단키트와 K방역 수준이 

주 가구의 자산 및 부채는 조사년도 3월 31일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2   2020년 가구 평균 자산·부채·순자산

(단위 : 만원)

20202019

43,191
44,543

자산

3.1% 증가

2020

7,910 8,256

2019

부채

4.4% 증가

2020

35,281 36,287

2019

순자산

2.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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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는 주요 재정·세제·경제 분야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전망을 담은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높게 평가되면서 국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다. 시장진입 장벽이 높은 선진국 시장에의 진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산업이슈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금융당국은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2019년 

6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75%에서 0.5%

로 1.25%p 인하했다. 금리변동은 금리·자산가격·신용·

환율 등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나 경제 여건에 따라 파급경로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전후를 대상으로 금리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는 전기 콜금리가 1%p 하락하면 민간소비는 0.008%, 

실질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민간소비는 0.32% 증가

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내외 경제의 불

확실성 속에서 장기간 저금리의 지속과 자본시장 개방

도의 증가로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된다. 최근 들어 금리인하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

산 및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실

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NABO 재정동향&이슈(분기)

국가재정상태 진단 및 주요 재정현안 정보 제공

NABO 추계&세제 이슈(분기)

비용추계·세제분석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현안 분석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월간)

경제동향 및 주요 경제·재정 분야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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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및 〈그림〉에 정리되어 있듯이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은 모든 분야에서 증가했고 그 결과 OECD 전체 국가

의 차이는 1995년에 비해 2016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분야별 지출 비율은 1995년에는 

국방 분야만이 OECD 평균보다 컸으나 2016년에는 국

방뿐만 아니라, 주택 및 지역개발, 경제 분야가 OECD 

평균보다 컸고 교육 분야는 OECD 수준과 같았고, 보

건,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는 여전히 OECD 전체 국가

의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분

야의 경우 OECD 국가들과의 그 차이는 어떤 분야보다 

크게 줄었다.

2007~2019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총지출, 

총수입 및 경상 GDP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8.62%, 

6.47%, 6.70%였다.1)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 

수치들은 다소 달라지지만 2000년 이후 어떤 기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크기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이

는 90년대까지 지속되어오던 ‘세입 내 세출’이라는 재

정 운영의 원칙이 2000년대부터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정부지출

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복지지출의 팽창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증가

율은 2011~20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8%로 다른 분

야 지출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

모를 고려할 때 고도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

는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

해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할 만큼 세입이 늘어날 수 없

다는 데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인식하고 2023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연평균 △3% 중

반, 국가채무 40%대 중반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과감

히 억제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2)

동 연구는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된 우리

나라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야별 지출구조조정이 강력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졌다.

동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출의 과다 및 

과소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1995~2017년 기간 

동안 GDP 대비 10개 분야별 지출에 대해 우리나라

와 OECD 국가들과의 차이를 단순 비교 분석했다. 분

1) 	이하 15줄까지는 저자의 저서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3장 서론에서 발췌

2)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참조

그러나 GDP 대비 분야별 지출의 단순 비교를 통해 

한 국가의 특정 분야 지출의 과다 및 과소 정도를 판단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한 나라의 특정 분야 지

출 규모는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

되는데 단순 비교를 통해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

구분 1995년 2016년

일반 공공행정 40.2 91.2

공공질서 및 안전 64.7 76.5

국방 120 156

경제 86.6 117

교육 70.9 100

보건 27.4 67.2

사회보장 및 복지 15.9 41.3

주택 및 지역개발 90.9 160

환경 91 114

오락·문화·종교 27.2 66.7

자료 OECD National Account at Glance

표   OECD 전체 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 GDP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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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통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렇

지 않은 나라에 비해 GDP 대비 보건이나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지출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으나 단순히 국

가별 GDP 대비 비율만을 비교하면 동 분야 지출은 과

다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한 나라의 

자료 OECD National Account at a Glance, 별도 계산

그림   GDP 대비 총지출 및 7개 분야별 지출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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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출의 과다 혹은 과소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 소득수준, 산업구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인 요인들을 통제한 후 GDP 대비 분야별 지출을 비교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3)이라

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 인구구조, 소득수준, 산업구

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우리

나라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분야별 지출 수준

을 다시 비교했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분석된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출

의 과다 및 과소 여부는 단순 비교 결과와는 다소 차이

가 있었다. 주성분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주요 결과는 

두 가지였다. 첫째, 우리나라는 일반 공공행정, 국방, 

경제, 교육, 주택 및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GDP 대비 

지출 비중이 OECD 전체 국가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경제 분야의 동 비중은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GDP 대비 분야별 지출의 국가 간 단순 

비교에서는 국방 분야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지출은 사회·

경제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OECD 전체 국가 평균보

다 낮았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 후 OECD 

국가와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정도는 보건 

분야보다는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에서 컸다. 이는 우

리나라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감안했을 

때는 GDP 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 지출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지는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동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향후 지출 소요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서, 지출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면, 우선적

으로 경제, 주택 및 지역개발,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부

문 등의 지출 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동 연구의 결과를 곧장 정책과 연계

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생각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성분 분석이라는 방법이 다른 연

구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방법이긴 하나 여전히 불완전

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연구에서 사용된 주

성분 분석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및 경제적 요인

들을 통제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ICGE(Interna-

tional Comparison of Government Expenditure) 지

수와 같이 분야별 지출의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출의 과다 및 과소 여부를 판단하

고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다.

추후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문도 많다. 그중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은 동 연구에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분야에 대한 사업별 지

출조정 우선순위 선정이다. 왜냐하면 동 연구에서 분

석된 분야별 지출구조 조정 방안은 사실 사업별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한 사전 연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안된 분야에서 지출구조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뿐만 아니

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고단한 작업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

지 분야 지출 증대를 예산 증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는 없다. 이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비록 그 작업이 매우 어렵지만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

하다고 제안된 분야의 사업별 지출구조 조정 우선순위 

선정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3) 	주성분 분석 방법은 다수의 반응변수(Response Variable)들을 선형 변환시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이라는 상관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새로운 설명변수

들을 만들어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 GDP 대비 분야별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제거한 후 

국가 간 분야별 지출 수준을 비교할 경우 기존의 통계분석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 의존성 문제(이를 흔히 계량경

제학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라 함)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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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개혁의 배경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현대적 의미의 체계적인 예산제

도를 갖추지 못했다. 연방헌법은 의회가 조세 부담을 

결정하고 법률 형식의 세출에 의해서만 국고가 지출되

도록 규정했지만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는 시스템은 없

었고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

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이나 주 정부에서도 

같았는데, 의회 중심의 예산 과정이 형성된 것은 식민

지 시절부터 강한 집행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

문이다.

예산개혁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후반부터 도시 정부

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비약적

인 산업발전을 이루었고 급격히 증가한 이민자들은 일

자리가 있는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에 따라 뉴욕 등 대

도시의 인구는 크게 증가했으며 공공 지출도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도금의 시대(The Gilded Age)’라는 

말처럼 이 시기는 겉의 화려함 이면에 또 다른 어두운 

현실을 가지고 있었다. 크게 증가한 이민자들은 기초적 

위생시설도 갖추지 못한 대도시 빈민가에서 기아와 범

죄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보스와 파벌 중심의 부패한 

정치구조는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통합

된 계획과 표준화된 회계기준도 없이 각 집행부서는 필

요한 예산을 시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직접 요청했다. 

공무원과 정치가들의 사익추구와 부패가 만연한 상황

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원윤희

미국의 현대적 예산제도
도입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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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던 것이다.

20세기 초반 진보의 시대(The Progressive Era)는 

개혁의 시기였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독점이 심

화됨에 따라 셔먼법 등 반독점법이 제정되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의 조직화가 가속화됐

다. 빈부격차 해소와 소득재분배를 위해 연방소득세

와 상속세가 도입됐으며, 부패한 정치세력으로부터 보

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개

혁도 동력을 얻었던 것이다. 훗날 대통령이 된 정치학

자 우드로 윌슨(W. Wilson)은 1887년 ‘행정의 연구’

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별도의 영역

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행정의 본질은 정

치와 다르다는 소위 정치행정이원론으로서 특히 1829

년 잭슨 대통령 이후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관

직을 독점하는 엽관주의 인사 관행이 배경이었다. 능력

보다는 정치적 파벌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공무원들

이 임명되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역할이 

커진 정부의 부패와 비능률이 더욱 크게 대두됐던 것

이다. 예산개혁은 기본적으로 시 의회에 집중된 권한

을 줄이고 집행부의 통합적인 예산편성 등 책임성을 확

립함으로써 관리 중심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

심으로 했다. 이러한 도시 정부에서의 노력은 주 정부

로 확산됐는데,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1919

년까지 44개 주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중심으로 하

는 예산법이 채택됐다.

1921년 예산회계법(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of 

1921)과 대통령의 예산편성권 확립

연방정부 예산개혁의 핵심도 입법부 중심의 예산 과정

에 대통령이 좀 더 강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기존에 재무부 장관은 세입과 세출 추계치들

을 상세한 근거 자료도 없이 총액으로 의회에 제출했으

며, 부처들은 의회의 관련 상임위에 독자적으로 예산

을 요구하고 협상했다. 이들 세출요구안은 세입추계나 

전체 세출과 연계가 없었고 또한 회계적으로도 표준화

되지 않았다. 각 세출위원회는 관련 부처를 산하 기관

으로 보는 입장에서 예산에 대한 엄밀한 감독과 통제

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모색하는 경향이 컸던 것이다.

1910년 태프트 대통령이 예산개혁 방안 연구를 위

해 설치한 태프트 위원회는 대통령이 예산을 편성하

여 정책 제안의 골격과 재정 요약정보를 서술하는 예산

교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재무장관

은 통합재정정보를, 그리고 각 부처는 연도별 재정정보

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러한 태프트 위원회 보

고서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

에 의회의 호응 없이 사장됐다. 그러나 1914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에 따라 정부지출과 재정적자가 크게 증

가했기 때문에 지출을 통제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한 예산개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예산시스

템 개혁은 1916년과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의 

정강으로 채택할 정도로 개혁 동력을 유지했으며, 결

국 1919년 의회 양원의 공청회를 거쳐 입법화됐다. 그

러나 감사원장의 해임권한 문제로 윌슨 대통령은 거

부권을 행사했으며, 최종적으로는 1921년 6월 하딩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예산회계법(The Budget and 

Accounting Act)으로 입법화가 이루어졌다.

이 법은 첫째,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안을 총괄 편

1922년 예산 회의에 참석한 하딩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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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 세출 그리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의 총량을 

설정하고 기능별로 세출한도를 배분함으로써 증가하

는 재정적자에 대처하고 또 의회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

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산위원회는 매년 5월 15일

(1985년 이후 4월 15일)까지 예산결의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서 확정하는데, 이는 의회에서의 예산 논의 과정

에 적용될 기본 틀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산결의의 수

치들은 의회예산처가 작성한 주요 지표의 추계치와 비

용추계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는데, 대상기간은 예산연

도를 포함하여 3년(현재는 최소 5년)으로 했다. 

이러한 의회예산결의를 통해 각 기능별로 설정된 세

출 한도는 각 세출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적 세

출예산에 실질적인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즉 그 한

도액을 초과하는 세출법안은 본회의에서 예산위원회

의 이의제기와 수정안 제출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 프로그램과 

조세의 경우 의회예산결의는 해당 세출과 조세에 대한 

기준선(Baseline)으로 작용한다. CBO는 조세공동위

원회(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와 같이 관

련 법령과 추세, 인구변화 등을 고려하여 10년 기간의 

기준선을 추계한다. 만약 예산위원회가 의무지출이나 

조세를 바꾸지 않기로 한다면 이 기준선을 각 관련 위

원회에 배정하게 된다. 기준선과 다른 수치를 배정하는 

경우 조정지침(Budget Reconciliation Directives)이 

첨부되는데 이는 각 관련 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배정

안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세나 지출프로그램 등을 수정

하는 법 개정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 프로

그램에 여러 위원회가 관련되는 경우 예산위원회가 위

원회의 법안들을 일괄 법안(Omnibus Bill)으로 통합

하여 본회의에 송부한다.

예산조정법안(Budget Reconciliation Bill)은 세입과 

세출, 부채 등 세 분야별로 한 번씩만 처리될 수 있는

데,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예

산결의를 통해 설정한 세입이나 세출, 부채 한도를 지

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정부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조정할 수 있

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다. 둘째, 대통령의 

예산편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국(The Bureau of 

the Budget)을 재무부 소속으로 신설했는데, 1939년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됐으며, 1971년에는 현재의 관리

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로 

변경됐다. 셋째, 회계감사원(GAO, General Account-

ing Office, 2004년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로 변경)을 의회 소속으로 설치하여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예산을 평가하고 적정 사용 여부를 감사하

게 했는데, 감사원장의 임기를 15년으로 함으로써 정치

적으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

에 따라 대통령은 전체 행정부를 관할하고 조정 통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됐고 이때부터 현대

적 의미의 대통령제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1974년 예산법과 의회의 예산절차 정립

1974년 닉슨 대통령은 자신이 반대하는 환경 프로젝

트 예산의 지출을 유보(Impoundment)함으로써 의

회와 충돌했다. 의회는 대통령이 예산편성 권한을 넘

어 세출에 관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

식했고 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동시에 대통령

의 예산편성에 대응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가 충실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조직을 신설하는 예산 

및 지출유보통제법(The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을 제정했다. 이 

예산법의 핵심내용은 상하 양원에 예산위원회를 설치

하고 의회의 예산 과정에 대한 제도와 절차를 확립한 

것이었다. 또한 의회예산처(CBO,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를 설치하여 의회의 예산 과정에 필요

한 각종 분석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변화된 예산 과정의 핵심은 예산위원회가 작성한 예

산결의안(Congressional Budget Resolution)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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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위치한 의회예산처(CBO,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1974년에 설치됐다.

한 20세기 초반에는 법으로 결정된 정책들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통제와 합

법성이 강조됐다. 이러한 합법성에 대한 관심은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를 통해 표현됐는데, 지

출대상 품목들을 세세하게 열거함으로써 충실하게 집

행됐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뉴딜 정

책이나 제2차 세계대전 등으로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

하면서 관심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의 측면으로 이어지고 예산도 각 활동의 효율성을 기준

으로 하는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으로 

발전했다. 1960년대에는 정부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 평가한 후 

선택된 대안에 예산을 배정하는 계획예산제도(PPBS,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로 발전

했다. 이후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

를 거쳐 90년대 이후에는 결과를 중시하는 새로운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New Performance Budgeting)로 발

전해왔던 것이다. 오늘날의 예산제도 안에는 이와 같이 

시대별로 변모해온 다양한 가치들과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제도적 모습들이 함께 융합되어 있다. 

키는 데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의 대

상이 되지 않고 토론 시간이나 수정안 제출 범위도 제

한되며, 하원에서도 토론 등에 있어 유사한 규칙이 적

용된다. 또한 소위 버드 규칙(Byrd Rule)은 상원에서 

예산조정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고 있는

데, 기본적으로 세입이나 세출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

는 사항이나 예산결의 대상 기간을 넘어 적자를 확대

하는 사항, 그리고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 변화

를 초래하는 것 등은 조정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러

한 예산조정 과정은 신속처리 절차 등을 통하여 조세

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경직성 지출을 삭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예를 들어,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세출삭감, 1980~1990년대 재정적자 

감축 조치들, 2001년과 2003년 부시 감세 등에 적용됐

던 것이다.

예산제도의 발전

예산제도 자체도 시대별 행정 가치의 변화에 따라 발

전되어 왔다. 정치와 분리하여 행정을 바라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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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의 요청으로 1월 20일(수) 화상 면담을 

실시했다. 임익상 처장은 ‘장기 재정전망’과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4차례 추

경예산을 비롯한 예·결산 분석 보고서 등 지난해 주요 실적을 소개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면담은 쓰 구오(Si Guo) 아태국 이코노미스

트 등 IMF 연례협의단과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및 분

석관들이 참석하여 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준칙 등에 대해 논의했다.

※	 IMF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외환·금융 등 경제전반에 대해 연 1회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NABO는 2010년부

터 IMF 연례협의단 면담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과 면담

NABO는 지난 12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

다. ‘가족친화인증’은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

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

업 및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NABO는 앞으로도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관 운영을 통해 업무성과의 향상과 함께 직원들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여갈 것이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2021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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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입구 안내실

농협

전시공간

풍모 속던

2021. 3. 3.(수)~3. 30.(화)

•작가: 노반

•전시품: 〈The Floating World〉 등 회화 15점

•문의: 국회사무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2296

―   Life & Story   ―

국회아트갤러리 작품전







함께 만들어가는 계간지 〈예산춘추〉의 NABO 독자퀴즈는 재정·경제 관련 

퀴즈를 풀면서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

니다. 정답자를 추첨하여 상품을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 호를 읽고]

안녕하세요~^^ 〈예산춘추〉를 잘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현안 진단의 디지털 뉴딜 부분이 참 

유익했습니다. 두고두고 읽고 싶을 정도로 완성도 

높고 또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네요.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점, 미흡한 점도 함께 제시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mi******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ABO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670여 종의 재정·경제 분야 통계를 총망라하여 제공하는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300여 종의 상임위원회별 정책통계는 물론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 (9글자, 국문 또는 영문)

참여방법

이메일 pmopr@nabo.go.kr

문의 NABO 기획예산담당관실 02-6788-4619

독자퀴즈 응모 기간 2021. 3. 1. ~ 2021. 3. 21.

※ 선물 수령을 위해서는 응모 시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재미있고 유익하게 본 칼럼에 대한 의견이나 앞으로 다

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보내주시면 독자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겠습니다.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의

견이 「예산춘추」를 더욱 알차게 합니다.

―   Life & S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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